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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009년에 전국 25개 대학에서 일시에 개원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이라 한다)이 출범한지 10년이 지났다. 법조인 선발이 종래 ‘시험에 의한 선발’

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변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하여 객관적인 상황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의

과제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입

시, 장학금, 실무경력교원, 법학과목 운영, 결원보충제도 등에 한정하여 운영 현황

과 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첫째 장학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장학금제도가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저소

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비 지급이 가능하도

록 하는 조치와 성적별 장학금 제도의 최소한의 유지 내지 보장을 과제로 제시하

였고, 둘째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각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요구하였다. 셋째 실무교육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실무경력교원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겸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넷째 법과대학 폐지이후

법학과목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교육부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가

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였다. 다섯째 현재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원보충제

도가 편입학제도로 대체되었을 경우 지방 법전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결원보충제도의 영구적 운영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전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전원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

의 책무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로스쿨 운영, 장학금 제도, 지역인재 선발쿼터 제도, 학부 법학교육, 결원보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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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지위를 갖는 법전원은 수많은 오해와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

는 상황에서도 제도 안착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야 말로

법전원 10년간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후의 10년을 준비하는 과

제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법전원 운영에 관하여 객관적인 상황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이후 법전원 운영의 과제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한다. 법전원의 운영을 광의로 생각해 보면, 지배구조(기

관), 시설관리, 입시, 재정, 교과과정, 교수, 장학금 등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입시, 장학금, 실무경력교원, 법학과

목 운영, 결원보충제도 등에 한정하여 기술해 보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작업에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기반한 논의구조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본고에서는 앞으로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운영현황과 과제

1. 장학금

1) 지급 기준의 변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

금제도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 각 대학의 설치인가 신청서 상 계획 기준으로 한 교

육부의 ‘이행실적 점검’과 대한변협으로부터의 인증평가기준에 따른 ‘인증평가’

를 통하여 각각 법적 규제가 아닌 공적 규제를 받아 왔다. 다만 이들 공적 규

제는 장학금 지급 비율과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생 비율 등 항목에 있어

서는 동일하였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각각 달리 정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교육

부의 이행실적 점검은 설치인가 신청서 상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

1) 최근의 이러한 작업성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

소・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2018.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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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학금 지급비율은 학교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설치인가 신청서상 장학금

지급 계획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거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비율에

대해서는 인가신청서 기준상 80%이상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도록 하는 기준

상 일부 대학이 사회적 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급비율로 80%이상

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던 대학들은 점검항목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 이후 교육부의 이행실적 점검 기준은 2016년부터 장학금에 대한 국고 지

원금이 대학에 지원되면서 점검기준이 대학별 설치인가 신청서 상 계획에서

일정한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개선되게 되어 현재에는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

금 비율이 30% 이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비율이 장학금 지급 총액

대비 70%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설치인가 신청서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장학금 비율을 정했던 사립학교의 경우는 다소 기준이 완화되었고, 반

면에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비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변협의 인증평가기준은 종전 제1주기 평가기준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이 20%이상, 총 장학금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비율 50% 이상’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전술한 교육부의 이행점검 기준의 변화

에 맞추어 제2주기 평가기준에서는 각각 30% 이상2), 70% 이상으로 종전보다

공적규제가 강화하게 되었다.

결국 현재에는 교육부 이행실적 점검기준과 대한변협의 인증평가 기준 모두

동일하게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이 30%이상, 총 장학금중 경제적 환

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비율 70% 이상’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장학금 지급 재원

위와 같은 장학금 지급기준에 맞추기 위한 장학금 지급 재원은 크게 대학

자체의 장학금 배정 예산(발전기금 포함)과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고 지원 장학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고 지원 장학금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47억원이 배정되어 소득구간 3구간까지의 학생수, 특별

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율, 장학금 증감율,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

학별로 배분되어 가장 많게는 3억8962만원(영남대), 가장 적게는 1억원을 넘지

않는 대학(서강대, 충북대)도 있다3).

2) 구체적으로는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총액의 비율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 이상

이며, 2016년 이후에는 30% 이상이다’로 되어 있다.

3) 교육부 보도자료,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2018.2.2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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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과제

법전원이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종을 독점적으로 배출하는 상

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대명제를 위한 장학금 지급의 확대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전원 개원 초기 ‘사시제도 존치’의 근거로 들었던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국 법전원의 고비

용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장학금 지급의 확대는 이러한 여론에 대한 대응으

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장학금이 원칙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취

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4)’상 소득 3구간까지는 등록금 100%와 교재

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 6구간 이하까지 등록

금 범위내 최대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상 기타 생활비에 대한 지원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상황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일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장학금제도의 취지속에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성적우수자 1등, 2등에게 전액장학금을 수여하고 나면 성적장학금을 줄

여력이 없다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학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실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국고 지원 장학금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

활비로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소득 6구간까지 장학금을 최대한 지급

하도록 하는 지침을 삭제)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 장학금 배정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은 아직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충분

한 장학금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어

려울 것으로 생각 되지만, 장기적으로 학교 자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성적순으

로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생선발(입시) 제도

1) 현황

법전원에서의 학생선발제도는 그동안 법전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정사

4) 교육부,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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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교육부 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가 매년 심의 확정하여 각 대학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에 기술된 정책사항 등의 규제를

받아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 등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행실

적 점검을 통해서 강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5).

교육부의 이행실적 점검은 2017년부터 앞에서 언급한 인증평가 기준과의 연

계성 강화의 입장6)에 따라 입학전형 등 총 5개 영역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

고7), 그 가운데 입학전형의 중요성은 아래의 점검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1> 이행점검 총괄표 : 5개 영역 13개 지표(법정지표 7개, 정책지표 6개)

5) 교육부의 이행점검에 통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인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전원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참조)

6) 교육부 이행점검 개선 이행계획(2016. 10)

7) 종전 교육부의 이행점검 사항은 7개 영역 24개 항목이었으나, 2017년도부터 5개 영역 13개

항목으로 개편되었다. 축소된 부분은 인증평가로 이관되었고, 종래 법학과 관련 임시조치

에 해당하는 2개 항목은 삭제되었다.

영역 구분 내용

입학전형(6)

법정 ①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이 필수전형요소 해당여부

법정 ② 입학생 중 비법학사가 3분의 1 이상인지 여부

법정 ③ 입학생 중 타 대학 출신이 3분의 1 이상인지 여부

정책
④ 특별전형(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발비율이 정원 내 5% 이상인
지 여부

정책 ⑤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모집요강 반영여부

정책
⑥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
※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교육과정(1) 법정 ⑦ 졸업이수 학점이 90학점 이상인지 여부

교원(3)

법정 ⑧ ｢법전원법｣에 따른 필수전임교원 확보 여부(최소 20명 이상)

법정 ⑨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2명 이하인지 여부

법정 ⑩ 법조실무경력교원을 전임교원의 20% 이상 확보하였는지 여부

학생(2)

정책 ⑪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비율이 30% 이상인지 여부

정책
⑫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비율이 장학금 지급 총액 대비 70% 
이상인지 여부

재정(1) 정책 ⑬ 등록금의존율이 55% 미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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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교육부 이행점검 총괄표의 전체 13

개 지표 가운데 6개가 입학전형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약 46%), 2018년도 입

시까지 권고 및 점검사항(정책사항)이었던 ④의 특별전형8) 선발비율이 법전원

법 시행령 개정(2018.5.15.)으로 2019학년도부터 법정사항으로 변경 강화되었

고9),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법전원법 시행령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 공

표)가 2018.5.15. 개정되면서 법전원이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해야할 입학전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존의 3호까지의 사항 외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제4호에 추가되어 이

제는 입학전형에서 각 대학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율하

고 있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매년 심의 확정하는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10)’

이 법정사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2019학년도부터는 항목에 변화가

없는 한, 점검항목 13개 지표 가운데 6개가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

가운데 5개가 법정사항으로 되어 전반적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문제점 및 과제

가.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대부분의 지방 법전원에서 2015학년도 입시요강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

는 지역인재 선발쿼터 제도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인재 육성법’이라 한다) 에 그 근거를 두고 있

다. 지역인재 육성법은 제15조제3항에서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

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8) 특별전형의 대상도 종전 법전원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국가

유공자의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9) 법전원법 시행령에 제14조제3항을 신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고 규정하여 2018학년도 입시까지 ‘정원 내 5%이상’이었던

것이 ‘입학자의 7%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

10) 최근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가운데 주목할 것으로 자기소개와 관련하여 부모 직장

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조치하라는 지침을 들 수 있고, 2018년 입시에서 모든 대학이 이

내용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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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기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

문대학원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 그 비율

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2> 지역인재 설발비율

해당 지역 범위 학생 모집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2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0%

위와 같이 지역인재 육성법은 지역인재의 입학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

학의 장의 노력의무의 하나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제15조제3항 참조), 대부분의 지방 법전원은 법전원의 지위와 역할 등

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2015년 입학생부터 지역인재쿼터를 적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인재쿼터 전형이 앞에서 검토한 이행점검

총괄표를 통하여 법률은 여전히 노력의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

도 입학전형부터는 이행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지방소재 법전원에 사실상 의무

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초기 제시된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과제’에서는 지역인재 육성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로 바꾸

고 비율을 30%로 한다고 내용을 포함시켜 앞으로 법개정을 통하여 그 비율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11).

문제는 지역인재쿼터 전형이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 대학별 합격률을 공개

하면서 지방 소재 법전원의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도권과 지방 법전원

의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방인재 선발을 통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삼고 있는 지역인재 육성법 때문에 오히려 지방

1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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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법전원의 경쟁력이 수도권 소재 법전원보다 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지역인재 육성법의 취지상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

니고, 그동안 법전원 개원부터 대학 및 지역에 많은 부담을 안겼던 측면에 비

추어 지역민의 지방 소재 법전원에 거는 기대와 역할을 감안하면 충분히 합리

적인 조치로 이해할 여지가 많다12).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는 가

운데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과 학부를 기준으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구

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인재의 입학을 전적으로 지방 소재 법전원

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13). 또한 현재와 같이 변호

사시험 합격자가 매년 일정수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의학전문대학원과 동일

선상에서 지역인재 쿼터를 운영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대규

모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이 많은 관계로 그 위험성이 더 부각될

위험성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 예견된 상황에서는 지역인재 육성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

권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전원이 설립되어 있는 모든 대학의 장에게 입학 우

대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여하거나, 굳이 지역인재 육성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행점검기준의 대상을 모든 법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14). 또한 이러한 조치에는 지방인재 육성법 제3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책무에 따른 재정적 지원방안 마

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15). 물론 거기에는 지방 소재 학부 우수한 인재들

12) 물론 법전원이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

조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교육기관에 ‘지방대학의 경

쟁력 강화’라는 논리가 과연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의문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인재쿼터

전형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김재윤,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현황과 과제에

관한 토론문”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자료집 2018.6.20. 33쪽 참조.

13) 2015년 최초로 지역인재쿼터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올해 졸업하였다. 각 대학은 내부

적으로 지역인재쿼터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검토할 수 밖에 없으

며, 그 결과가 이러한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14) 지방인재 육성법상 지방인재 우대가 노력의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점검 기준

을 강행화 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상도 동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확대해서 전체 법전원

으로 하는 것도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15)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법전원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

에 대해서 다른 대학원생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지

방인재 육성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지방인재에 한정하여 지

급하는 경우 지방인재 육성법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원으로 그 정당성이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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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방 소재 법전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책을 법전원마다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나. 블라인드 입시 의무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블라

인드 면접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정하였다. 이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

드테스트로 개선’을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던 부분에 비하면 면접에 한정하여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공약의 후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현실화 한 것이라는 반대의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 결과

(2017. 12)’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 신상정보(개인식별

정보, 출신학교명) 등 기재시 불이익 조치’를 제도개선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반

드시 개선사항을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입학전형 전과정에서 블라인드 입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개원초기부터 각 대학의 입학전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교육부의 규제는 과연 각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게 한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부모 직장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조치하라

는 지침이나 면접에서의 블라인드의 경우 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비추어 그 실

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용 ○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테스트로 

개선
- 지방인재 및 계층선발 비율 확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등 선발 의무화(‘21학년
도), 선발비율 확대 대학 인센티브 마련
-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 
지역인재선발 의무화(30% 이상)

** 취약계층 선발 비율: (현) 5% 이상->(개
선) 7% 이상 선발 대학에 인센티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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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지원자의 연령, 사진 등을 음영처리하는 것도 인권적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원자의 학교

등까지 블라인드로 처리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내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학부생활의 학업성과 및 활동을 기술하는 항목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

로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입학전형의 자율성 모두 포기하기 어려운 명제임

을 감안하여 최소한 자기소개서 항목에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음

영처리하더라도 평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지나친 관여는 결국 법전원을 신뢰

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바, 각 법전원에서도 공정한 입시가 되도

록 하는 노력과 조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실무경력교원 - 실무경력교원의 실무경험교원화 또는 연구교원화

1) 현황

법전원은 종래 사법연수원에서 담당해 왔던 실무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

전원법 제16조제4항에서는 법전원이 확보해야 할 교원 수의 5분의 1 이상

(20%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

력이 있는 교원 즉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실무경력교원’은 겸임교원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

호사법 제38조제1항16)이나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17)에 따라 공무원인 국・공
립대 전임교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전임교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18).

이를 위해서 법전원 개원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수의 실무경력교원을 새롭

게 채용하였고, 현재에도 대부분의 신규채용이 ‘실무경력교원’으로 한정되어 각

16) 변호사법 제38조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

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사립학교법 제56조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18) 법전원 평가기준의 해석지침에서도 ‘임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경력교원에 산입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

대학원 평가기준 –제2주기 제정- 2015.1.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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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이미 약 50%이상이 실무경력교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2) 문제점과 과제

기존 법과대학과 다른 법전원의 존재의의는 우수한 법조실무가를 교육을 통

해서 양성하는 것이고, 우수한 법조실무가 양성에 실무교육의 강화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교육의 강화는 실무경력교원의 역

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우수한 법조실무교원이라

도 몇년만 현장을 떠나 있으면 실무 감각이 떨어져 실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

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강의나 연구를 등한시한 채 사건 수임에

만 매달려 법전원 교육에 부실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피해는 법전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장

기적으로는 법전원 실무수습 강화의 방편으로 법전원 졸업이후 실무교육 강화

를 위한 집체교육(사법연수원 부활)의 필요성 주장이나 실무연수기간 연장(현

재 6개월) 주장의 중요한 논거의 하나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19). 물론

현재 각 법전원에서는 법원 등 기관의 도움으로 파견판사, 파견검사, 파견경찰

이 겸임교원의 발령을 받아 민사・형사・경찰 실무 등을 교육하고 있어 부분

적으로 실무교육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

무교육은 법원, 검찰, 경찰 등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에 한정되어

변호사 실무교육 강화라는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전원의 실무교육의 강화라는 대의에서 법전원 전임교원이 교육

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겸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20) 법전원 실무경

력교원이 교육적 목적 또는 공익적 목적 등의 제한된 범위(리걸클리닉, 국선변

호 등)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조

경력교원’이 ‘법조경험교원’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법전원 운영에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결격사유의 하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 여기에서는 이들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는 비용의 증대와 학생들의 반대가 있음은 명확하다.

20) 의학관련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5조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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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 법학과목 운영 - 위기의 법학교육

1) 문제의 제기

법전원법 제8조 제1항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

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각 법전원은 법전원 개원 이전에 학사학

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한 범위 안에서만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전원 인가당시 모든 대학은 당시 법과대학

명칭 및 조직 존속기한을 2012년 2월까지로 하는 경과조치를 학칙에 규정하였

으나,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기간이 군휴학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 존속기한을 2018년 2월말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통보하여21), 결과적으로 법과대학 잔여학생 및 대학내

비전공 학생들을 위한 법학교육을 법전원내 임시법학부에서 2017학년도 2학기

까지 잠정적으로 담당해 왔다.

문제는 그동안 학사학위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을 담당해 왔던 법과대학이 완

전히 폐지된 이후 일반 비전공학생에 대한 법학교육의 제공은 어떠한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가이다.

2) 각 대학의 운영실태

전술한 바와 같이 학사학위과정 학생들에 대한 법학교육의 제공방식 및 체

계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관계로 각 대학마다 다르고, 그것을 유형화

하여 보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자유전공 학부(자율전공학부)을 통한 운영 사례

당초 각 대학에 설치된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전공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일

정 시점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부를 말하

고, 이 방안은 자유전공학부내의 하나의 전공트랙을 이용하여 공공 엘리트 교

육을 위한다는 취지하에 일부 법학과목을 설강하는 방법이다. 지금 현재 고려

대(자유전공학부), 한양대(정책학과), 이화여대(스크랜튼학부), 충남대학교(자유

전공학부) 등이 활용하고 있다.

21) 법과대학 유지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로는 학생들이 교육부 앞에 가서 시위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임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현황과 과제 / 조상균  13

이러한 방식은 의전원, 치전원 등 전문대학원 체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침

체된 자유전공학부를 활성화한다는 측면과 법전원 설립 이후에 기존 법과대학

정원이 자유전공학부로 그대로 이전되어 법학과의 기존 법학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법학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설강

이러한 방식은 법학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설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부가 없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교양과목은 개설이 가능하고, 별도

의 조직변경이나 규정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설강을 원하는 교수가

비교적 자유롭게 설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법학과목을 설강할 때

명칭변경이나 1학기라는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점은 단계별・체계적 학습이

중요한 법학과목의 특성상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은 동아대 등이 활용하고 있다.

③ 대학본부의 별도의 기관, 연구소 등에서 설강

자유전공학부나 교양과목으로 설강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과목을 설강할

수 있는 본부의 독립기관이나 연구소 등을 이용하여 법학과목을 설강하는 사

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방식은 전남대(융합인재교육원), 부산대(법학연구소) 등

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과목설강에 대한 법전원의 자율성

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기관의 성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강의 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④ 기타

기타 법학과 폐지에도 불구하고 잔여학생 보호 등의 명목으로 종전대로 법

전원에서 전공과목을 설강하여 운영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

학규정상 학부가 없이 전문대학원만을 운영하는 곳에서 학사과정 전공(일반선

택)과목을 설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전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사과정

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전원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어 제38조의 교

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 과제

법과대학 폐지이후 학부학생들에 대한 법학교육의 필요성은 ‘건전한 민주시

민의 양성’이라는 종래의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진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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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법학과목의 중요성에 비추어 부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나 법학교육협의회, 법전원협의회

등의 대응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대학본부에서조차 이 문

제를 법전원만의 문제로 취급하여 대학전체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

고 있다는데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대학자체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는 법전원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법전원에서 법학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대학본부에서도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교양과목으로 설강하는 경우 일반적인 교양과목의 개설절차와 다른

우대절차를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교

육부에서는 각 대학의 법학과목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이후의 법학과목 운영

에 대한 대안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법전원 결원보충제도와 편입학제도

1) 현황

법전원의 개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각 법전원의 교원 시설 및 재정을 비

롯한 교육여건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150명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전원법 제7조,

법전원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즉 법전원 정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개별

법전원이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하여 결

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정해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전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동

시행령 부칙 제2조). 이와 같이 결원이 발생시 다음 입학전형에서 그 결원을

보충하여 선발할 수 있는 것을 법전원 결원보충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결원보충제도(정원외 선발제도)는 법전원 제도 도입 2년차인 2010

년부터 시행령에 한시적 규정으로 설계되어 처음에는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

지, 2016년 입학전형까지, 이후 현재에는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그 시기를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 법전원에서는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모집요

강에는 구체적인 모집인원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은 채, 단순히 전년도에 확정

된 결원에 따라 정원외 ‘약간 명’을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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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법전원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전원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편입학 제도가 있다22). 편입학제도의 운영범위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편입학이 가능한지, 정원외에도 편입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정만

보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각 법전원은 결원보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입학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결원 보충제도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총 입학정원 2000명의 10%인 200명을 정원외로 계속 선발하면

결국 총 입학정원을 2200명으로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연장을 반

대하고 있는 반면에23) 법전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해야

하고 결원보충제도 대신 편입제도가 운영된다면 지방 법전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그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서 교육부는 이후 공론화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

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24).

2) 문제점 및 과제

전술한바와 같이 각 법전원은 전년도에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는 제도를 시

행하여 오고 있고,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

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법전원 결원보충 현황을 크게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이 그 규모를 대략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표 > 법전원 결원보충 현황25)

22) 법전원법 제25조(편입학)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23) 법조신문, “김현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해야-” 2017.2.1.자

24) 뉴시스,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2017학년도 예비합격자 100여명 추가 합격

할 듯” 2017.2.21. 자

25) 베리타스 알파, “로스쿨 결원보충 4년 연장..2020년까지” 2017.2.21.자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계

수도권
74 43 42 56 55 50 50 370

63% 51% 57% 57% 57% 51% 48% -

지방
44 42 31 49 41 48 54 309

37% 49% 43% 43% 43% 49% 52%

계 118 85 73 105 96 98 104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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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원보충제도하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2010년을

제외하고 수도권의 결원보충인원이 지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결과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26), 만약에 결원보충제

도를 폐지하고 편입학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결국 학사편입학제도하에서 나

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법전원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법전

원으로 빠져 나가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지금까지의 현황과 달리 지방 법전

원의 결원이 수도권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중인 결원보충제도는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되고 있고, 2020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예상이 불가능하다. 만약

결원보충제도가 폐지된다면 결국 현재는 사문화되어 있는 편입학제도가 결원

보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지방 법전원의 운영은 파행

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전체

법전원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전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편입학제도를 삭제하고, 결원보충제도를 영구화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나오면서

본고에서는 법전원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

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 보

았다.

우선 첫째 장학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장학금제도가 장학금 제도의 취

지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

하면서 생활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와 성적별 장학금 제도의 최소한

의 유지 내지 보장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둘째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과도한 교

육부의 관리 규제를 지적하면서 최소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인

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였다. 셋째 각 대학의 실무경력교원이 사법현장을 떠나 실무경험

26) 다만 각 대학에서의 결원발생 원인는 신입생 미충원을 이유로 하기 보다는 대부분 성적

미달 등을 이유로 제적되거나 또는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반수를 택한 학생들

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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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실무교육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실무경력교원

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겸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넷

째 법과대학 폐지이후 법학과목 제공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체계화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였다. 다섯째 현행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원보

충제도가 편입학제도로 대체되었을 경우 지방 법전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

능함을 지적하면서 결원보충제도의 영구적 운영을 제안하였다.

그 이외에 법전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 글을 마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전원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주목해

야 한다는 점이다. 법전원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

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게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와 법전원의 상호협력이 중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법전원법에는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책무에는 재정적 지원방안에 한정되지 않

고, 법전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도 포함한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과거 10년을 되돌아보면 과

연 국가가 그러한 책무를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법조인 양성

에 필요한 조치를 규제조치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역량 강화사업(2012

년~2015년)’이나 ‘해외인턴십 지원(2016년),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장학

금 지원(2016~현재) 등 재정적 지원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러한 사업들이 일부 사업부문의 재정적 지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도 계속적 체계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단기간 즉흥적

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국가, 법전원

각자의 지위속에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

는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명제임에

는 분명하나, 그와 더불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특히 정부는 법전원 운영에 있어서 대학이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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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tatus And Tasks of Korean Law School System

27)Cho, Sang-K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some problems in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of the operation of law school and to examine the tasks

of the operation of law school. In particular, I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system, including scholarships, practical career professors,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vacancy supplementation, and so on.

First of all, regarding the scholarship system, the current scholarship system

has suggested that the provision of the scholarship system and the provision

of the living expenses in order to guarantee the education opportunities of

the low-income students. Second, I asked for complementary measures to

ensure the autonomy of each university in the entrance examination

Third, as a measure for strengthening practic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round rule for practical career professors to be concurrently

needed for education. Fourth, I request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present

practical and uniform guidelines for the stable and systematic provision of

legal subjects, since the abolition of the law college, Fifth, suggesting

permanent operation of the vacancy supplement system, pointing out that

it is not possible to operate all the local law school in the event that the

temporary substitute system is replaced with the transfer system.

Finally, it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once again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s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Law

School law.

Keywords : Law school operations, Scholarship system, Quota for local talent 
selection,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vacancy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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